
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다.

[중토위 2020.12. 10.]

▣ 재결요지

ㅇㅇㅇ는 이 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태양광발전시설(전북 ○○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번지 

및 ○○○번지 소재 <용량 318.99킬로와트>, 이하에서 “편입발전시설”이라 한다) 외에도 4개소(① 

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-○, ○○○번지 소재 <91.8킬로와트>, ②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

번지 소재 <99 킬로와트>, ③ ○○시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, ○○○번지 소재 <450.56킬로와트>, 

④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번지 소재 <195.84킬로와트>)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이를 

운영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.

한편,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은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

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

손실 및 영업 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

다고 규정하고 각호로 1.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, 2. 해당 시설의 설치 

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, 3.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·원재료·제품 및 상품 등의 

매각손실액을 열거하고 있다.

살피건대, 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은 이 건과 같이 공익사업에 일부 영업시설이 편입되어 

철거되는 경우에 대하여 종전의 영업 상태에 부합하도록 일부시설의 보수 등을 전제로 한 손실을 

보전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 조항 각호의 금액을 모두 더하여 영업손실보상액으로 산정함이 타

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, 보수기간동안의 영업이익을 고려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

한회사○○○○○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로 한다.


